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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론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 금연정책은 1976년 담뱃갑과 광고물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면서 시작되

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흡연의 유해성이 본격적으로 알

려지기 시작하면서 당시 담배인삼공사의 운영 주체인 정부가 국민 보건의 측면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1986년 ‘담배전

매법’을 개정하여 제조담배의 광고 제한과 경고문구 표시를 규제하고, 1989년에는 

극장, 박물관, 대중교통시설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흡연제한구역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금연정책(anti-smoking policy)의 출발은 정부가 담배인삼공사를 

민영화하면서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민영화 이후 1990년대부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금연정책의 전반적인 틀

을 갖추기 시작한다. 1990년 공중위생법 개정을 통해 병원, 공항, 대합실 등 공공장

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1994년 담배세 인상을 단행하였다. 1995년 ‘국민건강증

진법’을 시행하면서 담배와 관련된 광고를 제한 혹은 금지하였으며, 공연장, 학원,

예식장, 의료기관, 교통시설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제한하였다. 1998년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금연상담과 금연교실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초

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를 금연장소로 지정하고 동시에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금연정책은 보다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

되기 시작했다. 2000년부터 라디오, 극장, 지하철 등에서 금연공익광고가 시작되고,

TV에서 흡연 장면이 규제되었다. 2004년에는 담배세가 1,065원에서 1,520원으로 인

상되어 유통마진 및 생산원가를 모두 포함한 평균 담뱃값은 1,500원에서 2,000원으

로 인상되었다. 또한 국내선 항공기, 지하철, 승강기, 화장실 및 정부청사 등으로 금

연장소가 확대되었다. 특히, 2005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에 가입하였으며, 1998년 7억 

원 규모이었던 금연사업 예산이 2004년 80억 원을 거쳐 2006년에는 312억 원으로 

약 45배 가깝게 대폭 증가하였다. 이후 정부는 더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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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담뱃값을 평균 2,000원 대폭 인상하였고 식당, 술집 등에서의 흡연, 그리고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편의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였다. 이어 2016년부터는 담뱃갑에 

경고 문구와 함께 그림을 표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2019년 ‘금연종합대책’1)

을 발표하였다(이종구, 2004; 김범수·김아람, 2009; 조홍준, 2019).

정부의 금연정책은 소득수준의 상승과 흡연문화 및 사회규범의 변화와 함께 1990

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던 담배소비에 영향을 주었다. 1993년 1인당 약 3,400g에서 정

점을 이루던 담배소비는 1996년 이후 하락추세로 전환되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비량 자체는 하락 추세인 반면 소비의 ‘감소율’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그림 29>에서 보듯이 1996년에서 2017년까지 대부분 기간 동안 담배

소비 감소율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담뱃세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 효과가 단기적인 데 그친다는 것이다. 담뱃세가 대

폭 인상된 직후인 2005년과 2015년에는 담배소비의 변화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

나, 바로 다음해인 2006년과 2016년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 금연종합대책은 기존의 ‘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추진했던 성인 남성흡연율 29% 달성이

어려워지고, 청소년 흡연율의 증가, 신종담배 확산, FCTC 협약의 미흡한 이행 등을 이유로

수립되었다. 이에 1) 담배광고 및 판촉행위 제한 2) 담배 등 니코틴 함유 제품 및 흡연 전용

기구의 규제 강화, 3) 간접흡연 차단, 4) 흡연예방 및 금연치료 강화, 5) 담배규제정책의 과

학적 기반 마련 및 국제협력 강화를 전략화 하였다(보건복지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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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1인당 담배 소비변화율

(단위: %)

주: 1인당 담배 소비변화율t1= (1인당 담배소비량 t1-1인당 담배소비량t0)/1인당 담배소비량t0

그동안 담배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흡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

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서미경 외, 2006). 하지만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고 수준의 남성 흡연율, 그리고 청소년 흡연율을 비롯한 정체된 수준의 담배소비 

감소율을 감안할 때 이제는 금연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백유진 외,

2018).

2. 연구의 목적

전통적인 금연정책은 담배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을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 후생경제학적 이론을 기초로 설계된 조세와 규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나아가 흡연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지

배적이다. 결국, 가부장적 행정문화와 명령 지시적 정책수단이 결합된 모습으로 담

배세 인상과 경고표시규제 강화, 금연구역 확대 등의 직접규제 강화라는 강압적인 

정책을 정당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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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인 면과 비합리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가능

한 값싸고 좋은 물건을 사려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합리적인 사람이, 동시에 금연이 

장기적으로 분명하게 이로운 담배를 피우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 하지만 그동

안 금연정책과정에서 흡연가의 비합리적 행동에 대한 연구와 깊이 있는 논의가 제

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박영범, 2019). 따라서 만일 흡연이 비합리적인 행동이라는데 

동의한다면 향후 금연정책은 이를 기초로 설계되는 것이 합당하다. 즉, 행동경제학

의 원리와 접근방식으로 정책적 처방을 설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조세와 규제 중심의 금연정책 효과와 한계,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지적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보완적(혹은 대안적) 방

안으로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II장에서는 담배세 인상정책과 

대표적인 규제정책인 경고표시규제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다. III장에서 일종의 ‘비

합리적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흡연의 이유를 행동경제학의 주요 개념을 통해 분석

한다. IV에서는 행동경제학의 대표적인 원리들을 중심으로 금연정책의 가능성을 제

시하고, V장에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다.

II . 후생경제학적 금연정책의 비판적 평가

정부의 금연정책의 수단은 크게 가격정책인 조세와 비가격정책인 규제로 구분되

고, 규제정책은 다시 경고표시규제, 광고규제, 그리고 공간규제로 나눌 수 있다(김성

준, 2014). 이 연구는 이 가운데 조세정책과 경고표시규제를 중심으로 그 성과와 한

계를 평가한다.

1. 조세정책

1) 담뱃세 인상의 효과와 한계

우리나라 담뱃세는 초기 담배소비세 단일 항목에서 출발하여 현재 8가지 항목의 

세금으로 구성된다. 지방교육세와 폐기물부담금이 1996년부터 부과되었고, 국민건강

증진부담금은 1997년 2원 수준에서 2018년 841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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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었으며, 2008년 폐지되었던 연초생산안정화기금

이 2018년 다시 부활하였다.

국내 담배의 판매가는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의 상승률보다 조세인상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1994년 세금과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는 각각 480원, 420원 수준이었

지만 2018년에는 3,323.4원, 1,176.6원으로 약 25년 기간 동안 약 7배, 3배 정도 증가

하였다. 또한 세금이 담배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53.3%에서 73.9%

로 무려 20.6%p가 높아졌다. 특히 2015년 대폭적인 가격상승은 담뱃세의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여 2,000원의 가격상승분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8.4%를 차지한

다.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담뱃세 인상을 통한 조세정책은 경제적 인센티브에 기

초한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 수단이다(Warner, 1986; Chaloupka et. al, 2012,). 사

람들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인센티브는 사람들의 행동 변화의 동기를 제

공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담배는 중독성(addiction)으로 인해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

이긴 하지만 여전히 수요법칙이 적용되어 가격인상은 소비감소를 가져온다. 따라서 

조세정책을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담배 가격의 인상으로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담배세 인상에 따른 소비감소를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평가하면 대체

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담배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담뱃값이 

10% 인상될 경우 소득이 높은 국가는 약 4%, 중간 소득을 가진 국가는 약 5%의 

감소를 보이며, 저소득 국가일수록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 우리

나라 담배의 가격탄력성은 약 –0.3에서 -0.6정도로 총량(aggregate)수준에서 담배가

격을 10%인상시킬 때 약 3%에서 6% 정도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

준, 2002, 최병호·이근재, 2015; 박환재, 2016). 하지만 가격인상 효과는 기대만큼 오

래가지 않고 단기적인 수준에 그쳤으며, 소비량의 감소율은 등락을 거듭하며 정체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격인상의 효과가 일시적일 뿐 시간이 지날수록 지

속적으로 무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홍성훈(2017)의 연구에 따르면, 가격인

상에 따른 담배소비 감소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크게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2) “Taxation". https://www.who.int/tobacco/economics/taxatio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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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완화되어 소비량이 다시 회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0>은 담배소비량과 현재흡연율3)의 변화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1998년 이

후 담배소비량과 현재흡연율은 전체적으로는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변화 방향과 크

기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담배소비

량은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현재흡연율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특히, 주목할 만 

한 것은 담뱃세가 대폭 인상된 2015년에 담배소비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달리 

현재흡연율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는 조세인상으로 담배소비량

이 단기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으나, 금연까지는 쉽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금

연정책으로 인한 흡연자들의 행동 변화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0> 1인당 담배 소비량과 현재 흡연율 비교

(단위: g, %)

주: 1998-2007년의 현재 흡연율은 1998, 2001, 2005년 데이터만 존재하여 해당 시점을 중심으로 보간
법(interpolation) 사용

자료: KOSIS. 재구성.

3) 현재흡연율은 평생 담배 5갑(100개비)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의 분

율(%)로 정의한다(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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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뱃세 인상의 부작용

지금까지 담배세 인상은 소비 감소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

지만, 동시에 몇 가지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unintended consequences)을 초래하였

다. 여기서는 조세정책의 부정적인 결과를 담배 밀반입의 증가, 대체제의 출현, 조

세의 역진성 문제, 그리고 정부의 정책 신뢰도 하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담배세 인상은 시세차이로부터의 지대를 추구하는(rent seeking) 사재기 현

상4)을 초래하고 해외로부터의 밀반입을 초래하였다. 밀반입의 원인은 관세 등으로 

인한 내수와 수출용 담배의 가격 차이에서 발생한다. 수출용 담배의 원가는 약 

1,000원으로 밀수입을 통해 다시 유통되면 업자의 유통마진 800원이 더해져도 시중 

담배의 평균가격인 4,500원의 40%인 1,800원에 불과하여 막대한 이익, 즉 지대가 발

생한다.5)

실제 2006년 이후 밀반입되는 담배의 적발 건수와 금액을 보면, 2015년 담배가격

이 대폭 인상된 이후 밀반입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2015년 약 590건이었던 

적발건수는 2018년 1,57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상반기에만 

1,218건이 적발되어 전년의 약 77.6%에 육박하였다. 적발된 금액 역시 2015년 약 38

억 원 규모에서 2018년 약 149억 원으로 약 4배가 증가하여 급속하게 상승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담배세 인상에 따른 가격상승이 국내시장에서 담배 밀반입과 불법담배의 

유통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Joossens & Raw, 1998; 성

명재, 2004).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가격과 불법담배 유통량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담배가격의 탄력성에 따른 불법담배유통량의 변화를 추정한 결과, 담배가격이 

10% 인상될 때마다 불법유통담배가 6.2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보영 

외, 2015). 이는 담뱃세 인상에 따른 소비감소 효과를 상당히 상쇄하는 수준이다.

4) 이 연구에서는 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지대추구행위인 사재기(hoarding)에 대해서는 다루

지 않았다. 사재기는 기본적으로 매우 단기적인 현상으로 그 효과도 일시적이라고 보기 때

문이다. 또한,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짜/짝퉁담배의 유통문제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제외하였다.
5) 최근 부산항에 화물 컨테이너를 통해 70만 갑의 담배를 밀반입하려던 시도가 있었다(연

합뉴스,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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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담뱃세 인상에 따른 국내 소비의 감소량은 불법 반입되어 유통되는 공급량으로 

상당부분 상쇄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담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결국 새로운 대체제로서 ‘전자담배’의 

출현을 가져왔다.6) 일반적으로 정부가 술, 담배, 도박, 정크 푸드 등 소위 비가치재

(demerit goods)에 대한 조세인상의 장점으로 꼽는 것은 대체재가 없을 때 소비감

소를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담배는 과거 대체제가 없는 것으로 간

주되어 담배가격이 인상되면 소비를 감소하는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었

다. 하지만 등장 초기 전자담배는 기존의 담배보다 위해성이 낮은 대체재로 주목받

으면서, 사용의 편리성이나 위생 면에서의 장점으로 소비자로부터의 호응이 높았다.

이에 제조사는 시장 확대를 위해 2007년에서 2011년 전자담배의 가격을 대폭 인하

하였고, 이후 기술발전에 따라 전자담배의 가격은 하락 추세에 있다.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전자담배가 수입되기 시작되어 기존의 담뱃값이 지속적으

로 인상되면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입량과 판매량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최성

은, 2017). 2017년 6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IQOS)’가 국내에 수입되기 시작하면

서 전자담배 시장은 크게 확대되었고, 이어 BAT코리아는 ‘글로(GLO)’를 출시하였

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출에 대한 대응으로 KT&G는 2017년 11월 

‘릴’을 출시하였으며, 출시 후 두 달 간 약 10만대를 판매하였다7). 2019년 KT&G는 

전자담배 궐련스틱 부문 32%, 기기 부문 55%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하는 성과를 통

해 전년 대비 매출액이 12.1% 증가한 약 2.9조원을 기록하였다8). 한편 2015년 담배

가격이 인상되면서 궐련담배의 수입량은 전년 대비 15.4% 감소하였지만, 전자담배

와 전자담배 용액은 반대로 348.2%, 283.8%로 크게 증가하였다(관세청, 2016).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자담배를 비롯한 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제품을 담배로 규정하고 조세를 부과하는 등 대체재적 성격의 담배의 관리를 강화

6) 흡연자들은 기존의 담배와 전자담배를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2020)에서 만 19세 이상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담배사용 유형별 설문조사 결과

궐련 또는 전자담배 단독 사용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권련과 액상형 전자담배, 권련형 전자

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1차 조사(146명)에 비해 2차 조사(311명)에서 약 2배 정도 증

가하였다.
7) 주간동아, 2019.5.20.
8) IT조선, 2020.2.13.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비판적 평가와 행동경제학적 대안의 모색

27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담배의 판매량은 조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에도 

여전히 상승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2017년 2분기 전체 담배시

장의 약 0.2%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1분기에는 10.3%로 크게 상승했다. 다만 2019

년 2분기 이후 전자담배 판매량이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CSV(액상형 전자담배)

에 대한 정부의 판매중단 권고로 시장 점유율이 0.04-1.1% 수준으로 미미하였고 궐

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 역시 함께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미국 정

부는 특정 유형의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여 가격을 높이면 담배업체는 새로운 

제품 유형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6).

셋째, 담배세 인상은 역진성으로 조세 공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는 비판을 받는다. 담배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소비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

정하게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직접세와 달리 간접세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부담을 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계층 간의 소득분배를 악화

시키는 역진적 성격을 갖는 세제(regressive tax)이다. 따라서 공평성의 관점에서 정

부가 담배세를 계속 인상시키는 것은 간접세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소득분배를 악화

시킨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담배소비세(가격) 인상이 가구의 담배소비지출과 담배관련 조세 및 부담금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전승훈(2013)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

을수록 담배수요가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배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평균실효세율은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담배 

조세 및 부담금의 역진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표 1>를 통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흡연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격차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8년에는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 차이

가 약 5.8%p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상위집단의 흡연율이 빠르게 줄면서 집단 간 차

이는 2018년 8.7%p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담배세 인상이 야기하는 조세 역진

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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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하 중하 중 중상 상

1998 38.5 37.0 34.9 33.9 32.7

2001 34.7 31.3 30.3 27.3 28.1

2005 33.2 30.7 28.8 25.5 25.4

2007 31.2 26.7 24.6 24.6 18.8

2008 32.5 28.3 27.0 26.5 22.5

2009 32.0 28.4 26.6 24.7 20.8

2010 30.9 28.6 25.0 25.3 24.0

2011 32.4 28.0 25.2 22.2 22.7

2012 29.2 27.6 22.6 21.6 22.6

2013 27.6 26.0 23.3 20.0 19.1

2014 27.7 23.6 24.2 22.3 18.6

2015 25.2 20.8 23.1 20.5 18.0

2016 25.0 25.1 21.5 21.8 19.6

2017 24.9 23.9 21.5 20.0 15.1

2018 24.5 25.0 20.6 19.2 15.8

<표 1> 소득수준별 현재흡연율

(단위: %)

자료: ‘현재흡연율 추이’, KOSIS.
주: 소득수준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대별(5세단위) 오분위로 분류

넷째, 담배세 인상은 정부 신뢰를 훼손하고 정책불응을 초래할 수 있다. 담배세 

인상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정부신뢰(혹은 정책신뢰)의 훼손과 그로 인한 정책불

응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담배세 인상은 흡연자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에게 가장 

음모적인(conspiratorial) 혹은 감추어진 다른 의도가 있는 정책수단으로 의심받고 

있다. 즉, 적지 않은 시민들이 정부의 담배세 인상이 국민건강증진이 목적이 아닌 

세수증대를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담뱃세 인상에 대한 

이런 불신(음모적인 시각)은 정부의 세수증대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림 31>에서와 같이 담배세 인상에 따른 증세효과는 가장 확실하다. 2015년 담

뱃값이 인상된 이후 제세부담금은 2014년 7조원에서 2016년 12.4조원으로 크게 증

가하였다. 특히 2015년 담뱃값의 인상으로 인하여 흡연율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뱃값의 인상은 ‘세수호황’이라고 할 만큼 정부의 세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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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담배세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는 확

연한데 비해 그로 인한 소비량과 흡연율 감소는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다.

<그림 31> 담배평균가격과 제세부담금 변화추이

(단위: 원,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a. 재구성.

2. 경고표시규제

1) 경고표시규제의 효과와 한계

금연정책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규제는 경고표시규제이다. 경고표시규제(warning

policy, labeling regulations)란 예방적 차원에서 제품의 위해성 혹은 사용 시 부작

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고표시는 의약품의 부작용이라든지 가전제품을 비롯한 소비자 제품의 주의를 요

구하는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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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고표시를 의무적으로 규제하는 정당성은 시장실패의 ‘비대칭 정보’ 문제

에 근거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일반 담배는 잎담배를 포함하여 권련지,

접착제, 필터, 잉크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이석 외, 2017). 또한 담배에는 흔히 

알려진 니코틴과 타르 외에도 40여 가지의 발암물질을 포함하여 약 4,000가지의 유

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그런데 소비자는 이 같은 담배의 정

보에 대해 생산자보다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담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

게 알림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정부가 

경고표시를 의무화하는 이유이다.

정부는 현재 모든 담배에 경고 문구와 그림을 표시하고 발암성물질 등을 표기하

도록 규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수입판

매업에 등록을 한 경우 담뱃갑 포장지 앞·뒤·옆면에 정부가 제시한 내용을 표기하

도록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 포

함),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

드, 비소, 카드뮴),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연상담전화 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초기 경고표시규제는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문구 중심이었다. <표 2>는 지금

까지 우리나라 경고표시문구의 변화를 보여준다.

9) 일본 국립공중위생원은 담배에 독극물에 해당하는 다이옥신이 포함되어있다고 밝혔다(한

국건강관리협회, http://www.kah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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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간 위치 경고문구

1976 옆면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

1987 옆면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1996 앞면

1) 금연하면 건강해지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2) 당신이 

흡연하면 다른 사람의 건강도 해칩니다. 3) 흡연은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도 해칩니다. 4) 흡연은 중풍과 심장병도 

일으킵니다.

1999 뒷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2002 - 경고문구와 타르, 니코틴 함량을 함께 표기

2005 앞면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2007 앞면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 건강에 해롭습니다.

2008.12.15.-

2011.3.31

앞면

경고 :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뒷면

경고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2011.4.1.-

2013.3.31

앞면

경고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 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뒷면

경고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2013.4.1.-

2015.3.31

앞면

경고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뒷면

경고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2015.4.1.-

2017.3.31

앞면

경고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뒷면

경고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옆면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 2> 국내 담뱃갑 경고문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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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1.-

2019.3.31

앞면

경고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뒷면

경고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옆면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4.1.-

2021.3.31

앞면

경고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뒷면

경고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옆면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동아일보, 2011.4.4.; 백유진 외, 2019; ‘담뱃갑 포장규제’,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재구성.

이후 경고표시규제는 문구에서 그림(사진)중심으로 무게의 추를 옮기고 있다. 경

고 그림은 2001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도입된 후 유럽연합을 비롯한 100여개 국가에

서 시행 중이다(황지은, 2016). 국내에서 경고그림 규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2002년

부터 진행되어 2016년 도입이 확정되었다. 이후 정부는 모든 담뱃갑에 포장지 넓이

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과 문구를 삽입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10)

경고표시규제는 우리 정부가 담배와 흡연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대처

하기 위해 WHO가 채택한 국제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에 가입하면서 보다 강력하게 추진된다. 2005년 발효된 

FCTC는 담배의 공급과 수요 감소를 위한 담배규제정책의 기본 틀(가이드라인 및 

의정서)을 제공하며 현재 의정서를 조인한 168개 국가를 비롯하여 총 181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11) 특히, FCTC는 참가국의 국내법과 제도의 수정에 대한 의무를 지

10)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2호, 2018. 6.

22. 발령, 2018. 12. 23. 시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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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있는데, 담배 제품의 포장과 표시에 대한 규제가 구체화되어 있다.12) 이에 관

한 협약 및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에는 담배제품 포장에 건강 경고와 메시지를 표기

하여 금연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효과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디자인 지침 등이 있

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FCTC 의무사항 이행을 비롯한 경고그림 도입에 대한 세계적 

추세 부합하고, 담배의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며, 흡연자에 대한 금

연동기 강화 및 비흡연자 흡연진입을 차단하여 흡연으로 인한 질병치료 비용 등 사

회경제적 비용 절감하는 데 표시규제 강화의 정책적 의미를 두고 있다.

담배와 흡연에 대한 정부의 경고표시규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경고문구 표시규제에 대한 평가는 전

반적으로 부정적이다. 김성준(2002)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담배 유해성

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규제는 통계적으로 실효성을 갖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건강을 위해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와 같이 전달력이 약한 문구는 흡연의 유해

성을 인식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반면, 금연광고(anti-smoking advertising)와 

건강의 유해성을 알리는 새로운 정보가  담배소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제안

하였다. 조경숙과 신윤정(2006)은 설문조사를 통해 경고 문구를 평가하고 그림을 이

용한 경고표시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경고 문구에 대해서 응답자

의 80% 정도가 효과가 없다고 응답하여 금연정책 수단으로서 경고 문구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당시 경고그림의 도입에 대

해서 조사대상자의 80% 이상, 흡연자의 70% 이상이 도입을 찬성하여 그림을 통한 

경고표시의 가능성과 함께 효과적인 표시규제가 되기 위한 개선 방향을 보여주었

다.

반면, 그림으로 표시된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

하다. 특히, 이 방식은 비가격 정책 가운데 WHO에서 권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으로 인정받고 있다(WHO, 2017). 정소화 외(2018)는 국내 담뱃갑 경고표시 규제의 

효과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구보다 그림이 경고로서의 

11) ‘Parties to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홈페이지:

https://www.who.int/fctc/signatories_parties/en/(2020.5.17 검색)
12) 제 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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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었으며, 금연과 담배구매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아

가 경고그림은 흡연자의 금연 또는 흡연량의 감소와 함께 비흡연자에게는 흡연 시

작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갤럽, 2017). 해외의 경우에

도 경고그림 표시규제는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와 브

라질은 전체 흡연율이 각각 2000년 24%에서 2006년 18%, 2002년 31%에서 2003년 

22.4%로 감소하였다.13) 게다가 그림(사진) 형태의 경고표시 방식은 성인 흡연율의 

감소뿐만 아니라 특히 잠재적 흡연자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흡연예방에도 긍정적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고그림 도입 후 대상국가 18곳의 흡연율

이 평균 4.2%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그림 표시규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캐나다의 경우 규제 도입 후 성인 흡연율은 25%에서 18%로 감소하고, 청소년 흡연

율이 2001년 22.5%에서 2006년 16%로 연간 약 1%p씩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호

주에서는 비흡연 청소년의 약 3분의 2 이상이 경고그림이 흡연예방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정부는 흡연경고그림이 담뱃값 인상에 이어 흡연율 감소에 또 하나의 효과적인 '

충격요법'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경고그림 규제가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차

단하고 담배회사의 마케팅 공간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단기보다 장기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내 경고그림의 효과를 측정한 황승식 외(2019)는 금

연동기 부여를 위한 메시지가 금연 행동단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흡연

자가 경고문구를 자세히 본 경우는 약 19%에 불과하였으나 경고그림을 자세히 살

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약 7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경고그림으로 인하

여 담배를 피우려다 멈춘 적이 있는 경험은 약 21%로 낮았으며, 담뱃갑의 그림을 

가리기 위한 시도(약 23%)나 경고그림을 골라 구매한 경우(약 15%)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낮았다. 즉, 흡연자에게 담배 경고그림은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

에 영향을 미치지만, 금연이라는 행동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하였다. 한편, 스웨너

(2019)는 경고표시가 공포소구로서 효과적으로 작용하지만 흡연자가 공포를 대체할 

수단이 없을 경우 경고에 따른 공포를 무시한다고 지적하였다.

13) The PR, 2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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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경고표시규제는 단발성으로 담배세를 인상하는 가격정

책과 달리 흡연경고 문구와 그림을 주기적(24개월마다)으로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하

여 효과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흡연의 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기시킴으로써 신규 흡연자를 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담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꾼다는 차원에서 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경고표시규제의 부작용

경고표시규제는 담배에 대한 정보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통해 소비 감소를 유도하

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경고표시규

제 역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첫째, 경고표시가 오히려 흡

연자에게 심리적 저항을 일으켜 금연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이다. 흡연자들은 경고표시로 인하여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느끼고, 입장고수, 회

피 등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박준우 외, 2016). 실제 일부 흡연자들은 경고그림에 

대한 효과가 적고 소비자가 즐겁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보고 있다.14) 이럴 경우 경고표시규제는 흡연자에게 금연의 효용을 제대로 전달하

지 못하고 오히려 금연 동기를 저해하게 된다.

둘째, 경고표시규제는 개인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동일한 경고표시에 노출되더라도 흡연자와 비흡연자

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예를 들어, 경고그림은 흡연자의 금연의도에는 크게 영

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비흡연자의 흡연기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포소구를 이용한 경고그림의 경우 흡연자의 금연의도 향상에 일

정부분 영향을 미쳤지만 비흡연자는 그렇지 않았다(박준우 외, 2016).

셋째, 경고표시규제의 효과는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흡연자나 비흡연

자가 동일한 경고표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그 효과는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정

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년마다 경고표시를 변경하고 있으며, FCTC

가입국 중 146개국에서 일정 주기에 따라 경고표시 규제를 변경하고 있다(WHO,

2019). 이에 정부는 2016년 처음 도입된 담뱃갑 경고그림의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8년에 교체하였다.

14) 세계일보. 201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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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는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담뱃갑 제품이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는 어떠

한 디자인 요소나 광고, 판촉요소를 삭제한 ‘무광고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 of

tobacco products)’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담배 구매충동을 낮추고, 유해성 인식이 

증가하는 등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18년 11월 기준으로 무광고표준담뱃갑을 

도입한 국가는 호주,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뉴질랜드, 헝가리 및 슬로베

니아 8개국이며, 도입이 확정된 국가 캐나다 등 4개국, 도입을 검토 중인 국가는 14

개국, 정책 추진을 준비하는 국가는 7개국이다(백유진 외, 2018).

III . 흡연과 행동경제학

인간의 행동은 목적 지향적이다. 사람들은 심지어 사소하고, 습관적이고, 의식하

지 못하는 순간에도 목적을 갖고 행동을 한다. 따라서 흡연의 경우에도 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할 때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에 목적이 있다면 금연정책의 구상과 설계는 사람들이 왜 담배를 피우는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흡연에 대한 후생경제학적 처방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합리

적이라는 전제에서 대안을 찾기 때문에 이 같은 질문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

다.

합리적인 인간이란 항상 자신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장기적인 편익과 비용을 계산

하여 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만일 흡연자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성

적인 사람들이라면 흡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금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기적

인 편익(가치)이 단기적인 흡연의 즐거움과 비교하여 크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후생경제학은 흡연문제를 외부효과나 비대칭적 정보와 같이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때문에 조세나 규제(금지) 등의 

수단에 의존한다.15) 반면,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완벽하게 합리적이지 않고 

제한적으로만 합리적이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매우 근시안적이기도 하다. 카너먼

은 이를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설명하고 있는데 시스템 2가 장기적인 관점을 취하

는 데 비해 1은 매우 근시안적이다(Kahneman, 2011).

15) 후생경제학적 시장실패는 기본적으로 완벽한/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

간’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제도와 시스템의 실패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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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합리성, 즉 인간의 비합리적 측면을 인정하는 행동경제학은 시장실패를 

보다 ‘인간’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한다. 일종의 ‘비합리적 시장실패’ 라고 할 수 있

다. 사람들이 흡연을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행동경제학의 주요 개

념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시된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 작용한다.

첫째, 사람들은 불운이나 위험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인 경향이 있다. 사람

들은 특별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때로는 낙관적이기도 비관적이기도 하지만, 행동

경제학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성향이다. 행동경제학

의 연구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과 삶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Weinstein, 1989; McKenna, 2005). 미국인의 경우 약 80%가 

이 같은 성향을 보인다고 보고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정해식 외(2019)는 한국인의 행복지형을 분석하면서 ‘삶의 평가’, ‘삶의 만족’, ‘삶의 

가치’, ‘어제 행복감’ 등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 측면인 ‘어제 우울감’보다 높은 수

치를 보여 10점 만점 중 평균 6.76점을 보였다.

행동경제학에서 지적하는 비현실적 낙관주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에 기초

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이고 즉흥적인 판단에 따른 낙관주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낙관주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적당한 커피는 몸에 해롭지 않다는(심지어 도움이 된다는)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근

거에 바탕을 둔 낙관주의는 비현실적 낙관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지구 온난화에 대한 낙관론도 만약 이들의 판단이 과학적 연구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비합리적이 낙관주의라고 보기 어렵다.

낙관적 편향(optimistic biases)이란 자신이 처한 위험이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위험보다 더 적다고 일관성 있게 믿는 성향을 의미한다(Weinstein, 1989).

(흡연과 폐암간의 의학적 결과를 알면서도) 흡연을 통한 폐암 등의 각종 질병이 나

만은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오판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 심하다(Allen,

1993). 물론 낙관주의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낙관주의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문제는 현실성이 결여된, 그래서 비합리적인 낙관주의이다.

‘지나친’ 낙관주의는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험과 관련된 비현실적 낙관주의는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주의를 소홀히 하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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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위험을 대비하는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게 된다.16)

위험에 대한 낙관적 편향은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일상의 생활방식과 관련된 위

험과 같이 개인 스스로의 행위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위험에 대해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현재 위험에 따른 취약성의 증후가 없으면 미래에도 그런 

위험이 면제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상이나 징후가 조기에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에도 편향이 크다(Weinstein, 1987). 흡연은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

기 때문에 흡연자에게서 강한 낙관주의 편향이 발견된다(Lee, 1989; McKenna, et

al., 1993). 흡연자들은 흡연으로 인한 자신의 위험이 다른 흡연자들의 위험보다 낮

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즉, 자신의 건강에 어떤 이상이 

발생하기 전에 금연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예상한다.

누적되는 위험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초기의 소량의 노출을 안전할 것

이라고 믿는 성향이 있다. 흡연이 단기적으로는 안전하다는 생각은 금연의 어려움

을 과소평가하거나 이를 알지 못하고 방심한 데 기인한다. 특히, 청소년을 포함하여 

젊은 시기의 단기간 흡연은 안전하다고 믿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Allen,

1993). 따라서 중독 행도의 강력함과 누적되는 결과를 알지 못하면 젊은층이 흡연의 

위험을 더욱 과소평가할 수 있다.17)

둘째, 사람들은 현상유지편향이 강하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와 모습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즉, 특별한 목적과 의지가 없는 한 현재, 이

곳, 이것 등을 선호한다. 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이란 물리학의 ‘관성’과 비슷

한 개념으로, 사람들이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가능하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

고자 하는 성향이다.

16) 이 같은 성향은 소위 ‘평균 이상(above average)’이라 불리는 효과와 관련된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들은 흡연의 폐해(혹은 위험)에 대해 과소평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험을 흡연자 평균 이하로 믿는다는 것이다.
17) 청소년들은 흡연을 시작하고 금연 시도에 실패한 것을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lle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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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소유물 등에 대해 특별히 바꾸어야할 이유

가 없는 한 기존의 것들을 고수하려고 한다. 나아가 충분히 수긍할 말한 합리적이

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조차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 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람

들은 늘 다니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일정기간 거래하던 은행을 바꾸려 하지 않는

다. 여기서 핵심은 설령 다른 시장을 가고, 다른 은행으로 바꾸는 게 충분히 유리한 

점이 있더라도 그렇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상태 즉,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데 대한 충분한 편익이 있기 때문에 현

상유지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

의 관심은 변화를 통해서 더 나은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를 유

지하려 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은행과 멀지 않은 곳에(거래비용이 거의 없다고 가정

하자) 이자가 더 높고 더 좋은 대우를 보장해주는 은행이 개점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을 바꾸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은행을 바꾸는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데

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 이러한 현상유지편향은 매우 강

력하고 보편적이다.

셋째, 사람들은 장기적인 비용은 과소평가하고 단기적 편익을 더 중시하는 근시

안적 경향이 있다. 합리적인 인간은 자신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인 효과를 모두 예상하고, 특히 장기적인 불확실성, 위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판

단을 한다. 즉, 현재와 미래의 시점/시간 사이의(inter-temporal) 조건들을 모두 고

려하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시점 간 선택). 따라서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면 지

금 당장(단기적으로) 편익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손해가 발생할 행

동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혹은 같은 사람이라도 자주 단기적으로 작

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미루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단기적인 편익을 위해 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합리적인 인간은 지금 당장 즐거움을 주더라도 장기적인 폐해를 고려하면 흡연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인간이 단기적인 편익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오류로 미루는 

습관, 관성, 지나친 가치 할인, 자기통제와 관련된다. 흡연과 같은 근시안적 의사결

정에 대해 인지신경과학에서는 인간이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즐거움을 평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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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높은 보상보다 현재의 낮은 보상을 더 선호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넷째, 사람들은 객관적 확률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Kahneman(2011)에 

따르면, 사람들은 확률적 사고에 약하기 때문에 손쉬운 ‘가용성 휴리스틱’을 활용한

다. 휴리스틱(heuristic)이란 사람들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분명한 대안이 없을 때 

불완전하나마 즉각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경험지식 혹은 어림짐작의 

방법이다.18) 그 가운데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은 특정 사례가 얼마

나 쉽게 떠오르는가에 따라 발생 빈도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사람들은 어떤 사건에 

대한 확률을 판단할 때 객관적 확률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판단하는 성향

이 있다. 기억으로부터 바로 가용한 사건, 예컨대 가장 최근의 사례 혹은 가장 기억

에 남는 사건19)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직관에 의존하는 가용성 휴리

스틱은 결과적으로 체계적인 오류에 빠지게 한다. 가용성 휴리스틱으로 사람들은 

쉽게 떠오르는 특정 사건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반대의 

경우 관련된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한다.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대부

분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감정적인 상황에는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 경우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확

률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에 집중한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이 흡연을 하는 이유를 안전띠 사용의 사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이 둘

은 낮은 확률이지만 높은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지를 보여 준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안전띠를 사용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는 1) 안전운전의 경험이 오히려 안전띠의 사용을 막고, 2) 안전띠가 100% 효

과적이지 않다고 알고 있으며, 3) 여기에 자신이 사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근

거 없는 생각, 4) 자신이 평균보다 더 우수한 운전자라고 생각하는 과도한 자신감 

등을 들 수 있다. 빈도수가 적은 위협에 주의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제한된 능력과 

안전 경험에 의해 지속적으로 강화를 받는 작은 사고 확률이 안전띠 사용을 막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사람들은 가끔씩만 사고에 노출되지만, 희생자들은 자신

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위험을 과소평가한다.

18) 연구자와 문헌마다 휴리스틱을 어림짐작, 체험적, 경험적, 발견적 학습법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여기서는 원어 그대로인 휴리스틱으로 사용한다.
19) 행동경제학에서는 현저성 효과(salience effect or bias)라고 한다.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비판적 평가와 행동경제학적 대안의 모색

41

사람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들 가운데 무시해야 할 것을 정할 때 확률이 낮은 

것들부터 제외한다. 즉, 확률(가능성)이 낮을수록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키지 못한다

는 것이다. 이는 보험 결정에 대한 실험들을 통해 사람들은 큰 손실을 가져오는 확

률이 낮은 사건보다는 비교적 발생 확률이 높으면서 손실이 작은 보험을 더 기꺼이 

든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IV . 행동경제학적 정책대안20)

정부가 시민(개인)의 삶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과 판단은 근본

적으로 철학적, 사상적인 입장에 따라 다르다. 가능한 최소한의 개입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부터 가능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가

부장적 사회주의 관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다.

행동경제학의 관점은 이 스펙트럼에서 중간 즈음에 해당한다. 정부 개입의 필요

성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통제와 간섭을 거부한다. Thaler와 

Sunstein(2008)은 이 같은 접근방식을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

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강제나 금지 등과 같은 규제가 아니라 정황이나 맥락의 사

소한 변화만으로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후생경제학

적 금연정책인 조세인상과 광고금지, 공공장소 흡연금지 등의 각종 금지 규제를 지

양하고, 흡연권을 포함하여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시

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종의 부드러운 규제에 해당하는 경고표시와 효율적인 정

보제공에 무게 중심을 옮길 것을 제안한다.21)

이 연구는 시론적 연구의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증적인 실험을 통한 개별

적이고 구체적인 금연정책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행동경제학의 원리(이론과 발견들) 가운데 대표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22)

20) 공공정책에 대한 행동과학 혹은 행동경제학적 응용을 행동정책학(behavioral policy

science)이라고 부르고, 정부규제에 대한 응용을 행동규제학(behavioral regulatory studies)

이라고 부를 수 있다.
21)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는 규제학의 관점에서 간접규제, 유인규제에 가깝다.
22) 흔히들 행동경제학적 정책 수단으로 Thaler와 Sunstein이 Libertarian Paternalism이라

고 부른 ‘넛지’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여기서는 넛지적 대안까지 다루기에는 논문의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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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사건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도록 경고그림을 표시한

다. 경고그림을 통하여 부정적인 사건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도록 하여 흡연자의 

흡연 욕구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비흡연자도 유사한 경로를 통해 흡연을 회피하게 

된다. 따라서 경고그림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보다 강력한 이미지를 도입하고 주기

적으로 교체하는 FCTC의 지침은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도 설득력을 갖는다. 이러

한 방법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광고표준담뱃갑의 경고그림 인지수준, 흡연욕구 

저하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흡연자가 경고표시를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수

단이 될 것이다.

다만, 공포(혹은 위협)소구를 활용한 위협적 호소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결과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포와 위협을 통한 호소는 지각된 확률을 높이지 않는 한 효

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공포 유발과 위협 호소의 실패에 대한 연구에서 결과의 

심각성(위협 수준)과 그 발생 확률은 반비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igbee, 1969). 즉, 공포 수준을 지나치게 증가시키면 위협 발생의 지각된 확률을 

오히려 감소시키고 설득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오

래 보면 당장 뇌졸중에 걸린다는 식의 호소는 그 같은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소위 ‘무광고 표준

담뱃갑(plain packaging)’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무광고 표준담뱃갑이란 경고표시

를 제외한 모든 디자인 요소를 표준화한 담뱃갑으로, 담배 회사들이 디자인을 통해 

흡연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담뱃갑 디자인을 통일하는 것이다. 일종의 판촉규제인 

셈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하여 담뱃갑 면적의 3/4를 경고 그림과 문구로 채우기로 

했다(보건복지부, 2019).23) 이 경우 경고그림의 인지효과 등을 고려하면 사람들이 경

고표시를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영국을 비롯한 8개국이 도입하였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유

진 외, 2018)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도적으로 제외하였다. 금연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넛

지적 대안은 연구 중에 있다.
23) 보건복지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 (2019.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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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흡연과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제공은 명확성과 구체성을 기초로 사람

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설계한다. 사람들은 특정 행동에 대한 편익과 비용(예

컨대, 위험)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해 보다 가

시적으로 명료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될 때 해당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가

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타성, 즉 현재편향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추상적이고 

복잡한 정보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다음으로 미루게 하는 타성을 키우고 결과적

으로 금연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게 한다. 따라서 정보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은 금연을 위한 정보와 지침이 가능한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유

용하다. 설령 금연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금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하고 복잡하면 금방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금연하기 위해서

는 어디를 가서 어떤 처방을 받으면 되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금연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보의 편리함과 단순화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프레임 효과를 활용하여 흡연의 유해성 정보를 제공한다. 사람들은 살아가

면서 정신적 혹은 감정적 이해를 위한 일종의 틀(즉, 프레임)을 만든다. 그리고 이 

틀은 정보를 받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데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

로 프레임(frame)이란 제공되는 ‘인식의 틀’을 말하며, 그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는가

에 따라 사건과 현상이 다르게 보이고 해석된다. Tversky와 Kahneman은 프레임

(frame)을 “의사결정자의 어떤 특정한 선택에 따른 행동, 결과 그리고 만일의 경우

까지 고려하는 이해”라고 정의한다. 그들은 합리적 의사결정 이론과 달리 같은 문

제를 다른 방식으로 제시했을 때 사람들은 이를 다르게 해석한다는 점을 보여주었

다. 그들은 위험이 있는 인지된 이익과 위험이 있는 인지된 손해를 다르게 생각하

는 일반적인 경향을 프레이밍(framing)이라고 부르고, 인간은 정보 자체의 내용 뿐 

만 아니라 정보가 어떻게 프레이밍 되고 제시되느냐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는 문제의 표현 방식에 따라 같은 사건이나 상황임에

도 불구하고 인간의 판단이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현상으로 인간의 또 하나의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긍정의 프레임 혹은 부정의 프레임을 통하는가에 따라 이익 

대 손실, 장점 대 단점 등의 프레임이 있다. 예를 들어, 흡연자에게 금연치료를 통

해 성공할 확률이 80%라는 것과 실패할 확률이 20%라는 것은, 비록 내용은 같지만 

제시되는 방식, 즉, 어떻게 프레임 되느냐에 따라 흡연자가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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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흡연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금연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주지만, 후자는 부정적인 감정과 불안

감을 조성하여 금연치료를 주저하게 만든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프레밍효과는 문제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변화시킴으로써 사람

들의 의사결정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흡연자는 흡연 

혹은 금연이라는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결과 자체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평가는 프레이밍 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결국,

어떻게 프레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고 해석된다는 것은 프레임 전환

(reframing)을 통한 관점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인간은 결국 어떤 프레임을 

통해 보느냐 혹은 어떤 프레임 속에 사느냐에 따라 삶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행동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 같은 프레임은 사회과정을 거쳐 하나의 전통, 즉 전형적인 프

레임으로 자리 잡는다.

넷째, 사람들의 휴리스틱(어림짐작)의 성향을 활용하여 금연정책을 설계한다. 휴리

스틱 가운데 여기서는 감정 휴리스틱과 가용성 휴리스틱의 활용을 제안한다. 먼저,

심리학에서 감정(affect)이란 정서적 형태의 하나로 외적 자극에 대해 긍정적/부정

적 느낌의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평가를 말한다(Slovic, 2014). 예를 들어, 담배 혹은 

흡연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에 대해 긍정적 느낌이, 싫어한다는 것은 부정적 느낌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위험 을 판단할 때 감정휴리스틱을 사용한

다. 감정휴리스틱(affect heuristic)이란 특정 사건 혹은 상황에 대해 판단할 때 자신

의 경험으로 형성된 감정에 따라 평가를 다르게 하는 것이다(Slovic et. al, 2000).

Alhakami와 Slovici(1994)에 따르면, 지각된 위험과 편익 사이에는 반비례의 관계가 

있어서 지각된 위험은 지각된 편익이 증가하면서 감소한다. 이는 위험에 대한 개인

의 일반적 감정 평가와 연결되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은 편익이 높고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각된 위험은 (예컨대, 재해

가 일으키는) 두려운 감정의 정도와 상관관계가 높다고 두려움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 후생경제학의 관점에서 위험지각은 신중하고 분석적

인 정보처리로 간주한다. 반면, 행동경제학에서는 위험지각을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과정을 다룬 직관적이고 경험적인 사고에 많이 의존한다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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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경험체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감정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람들

의 가용성 휴리스틱과 편향을 역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상상하기 쉽고 기

억에서 쉽게 떠오르는 사례(의 수)를 기초로 어떤 사건의 확률이나 빈도를 판단하는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의 판단 편향이 있다. 이는 상상이나 회상이 

쉬운 사건일수록 지각된 빈도를 더욱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즉, 실제 확률이나 빈도

와 관계없이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을 더 쉽게 상상하고, 자주 경험하는 사례들

을 더 쉽게 떠올리기 때문에 가용성을 근거로 판단한다.24) 나아가 어떤 중대한 사

건을 직접 경험한 경우뿐 아니라 대중매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된 경우에도 

사람들의 판단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대중매체가 크게/자주 노출시키는 암, 마약 등의 사건들의 빈도는 실

제보다 과대 추정되고 당뇨나 혈압 등 상대적으로 덜 치명적이고 보편적인 질병으

로 인한 사망은 대중매체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소 추정된다. 또한 

희생자의 수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화재와 같은 극적인 사건은 익사 사건보다 더 

빈번하게 지각된다. 비행기 사고와 자동차 사고의 비교 등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요약하면, 가용성 휴리스틱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된 위험한 사

건들의 확률과 빈도를 타당하게 지각하지 못한다.

정부는 이 같은 가용성 휴리스틱을 금연정책을 구상할 때 적용할 수 있다. 흡연

의 폐해에 대한 노출을 가능한 확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흡연의 유해성과 위험을 

쉽게 떠오르도록 가용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전략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건강을 

비롯하여 흡연으로 잃게 되는 것들을 보다 드라마틱하게 노출시키는 것도 효과적이

다.

V . 결론

보건 분야에서 금연정책에 대한 연구만큼 국내외에서 주목하고 추진한 사례는 흔

치 않다. 흡연에 대한 폐해가 알려진 지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갖고 있으며, 흡연은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정부가 당면한 공통된 정책의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WHO

와 같은 국제기구를 비롯한 각국 정부는 흡연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왔다. 국가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같은 정책들은 대부분 후생경제

학적 논리를 바탕으로 설계된 정책수단인 조세와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담배

24) 정서적 현저함도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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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인상, 금연구역 확대, 경고문구 강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통적인 후생경제학적 금연정책은 흡연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담배와 관련된 세금을 인상하고, 경고 표시를 강화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하면 담배소비는 자동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물론 인간

의 합리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흡연자의 의사결정과 행

동에 대한 비합리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설계된 반쪽자리 수준에 머문 것이다.

인간의 비합리적인 면을 실증적으로 찾아내고 비이성적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등

장한 행동경제학은 미국,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정부정책

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Sunstein, 2013, Halpern, 2015). 학문의 속

성이 일반적으로 점증적이고 상호 보완적이라는데 동의하고, 정책연구가 결국 정부

정책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면, 행동경제학적 접근은 정부가 보다 능률적이

고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중요한 지적 도구를 제공할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정부는 흡연자와 흡연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순진(naive)하게 접근했을

지 모른다. 향후 행동경제학이 발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으로 정교한 

정책을 강구한다면 금연정책이 구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궁극적으로 금연정책의 방향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아

니라, 비합리적인 사람들의 원인을 탐구하고 비합리적인 결정과 판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

련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국내 흡연율 하락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시 금연정책의 

고삐를 죄고 있다. 공중시설의 실내흡연실을 폐쇄하는 등 여전히 강압적인 정책을 

사용하고 있지만 경고그림을 확대하고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위 비가격 정책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후생경제학적 정책수단에 의존하고 있는 정부의 금

연정책을 재고 혹은 보완하기 위해 행동경제학적 원리를 기초로 흡연정책의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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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시론적 연구이다. 행동경제학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론, 모

형 그리고 방법론 부문에서의 발전 뿐 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분

야에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실제 정책 사례에 연구되고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발전된 행동경제학을 현실의 정책 사례에 적용한 연구가 드

문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실험과 관찰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지 못하고 아직 행동경제학을 금연정책에 적용한 시론적 수준의 연구에 불과하지

만. 향후 금연정책을 비롯한 현실 문제에 본격적인 정책적 탐구가 이어지길 기대한

다.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핵심은 인간은 누구나 인지적 한계가 있다는 

제한된 합리성을 인정하고 의사결정과 행동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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